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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7. 20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는 아님
(7.20일 국제신문(인터넷판) ｢수도권 규제완화 ‘신호탄’ 되나...｣ 보도 등에
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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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공장 신·증설 완화로 ‘수도권 빗장 풀기’ 본격화 우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번 발표된 ① 자연보전권역내 폐수배출이 없는 경우 공장의 신·증설
규모제한 완화와 ② 국내복귀기업(유턴기업)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내

공장 신·증설 허용 추진 관련,

① 자연보전권역내 폐수배출이 없음에도 공장 규모를 1,000㎡로 제한

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일부 완화하는 것이며,

② 수도권 경자구역내 공장 신·증설은 국내복귀기업 및 경자구역내에

한해서 이미 외투기업에게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

우리 유턴기업에 대한 외국과의 기업유치 경쟁 등도 고려

□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·증설을 제한하는 정부의

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림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

이영호 과장 (044-203-4430) 오재열 사무관 (044-203-4409)


